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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14.01.23(목)(총2쪽 본문2쪽 ) ★이 자료는1.23(목)배포 즉시  보도가능


  보 도 자 료 405호  
	생명보험사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유통
보험청구시 백지위임받아‘진료기록’모두 수집!
-  인감증명서 제출받아 건보공단, 국세청에서 치료기록 빼 내…
- ‘고지의무위반’조사 명분, 직전 5년간 병원 약국 치료기록 
샅샅이 뒤져,

- 조사 후 폐기 않고 전산 입력해, 협회로 보내 전 보험사 공유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 침탈하는 인권침해 자행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떼어 보고, 주거지 인근 병의원을 뒤져,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를 수집 조사한 후 전산 입력하여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 보험사들은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로부터 백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거지 인근의 병의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의료비지출내역을 떼어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전산 입력해 협회로 넘겨 전 보험사가 공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탈하는 ‘인권침해행위’인 것이다.

지난해 12월4일 보험사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개인의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포하는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는 12.30일 피해자 112명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질병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공공기관만이 보유할 수있 음에도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불법으로 수집 유통할 수 있도록 승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연관성을 밝히고, 공공기관인 보험정보원으로 정보를 일원화 관리하는 것을 막고,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통시킨 김규복 회장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무차별적인 개인의 질병정보 수집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승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규복 회장은 즉각 물러날 것을 주문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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